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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

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

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명시된 부과요건의 법정화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과요건 

등을 정형화하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담금제도를 규정한 관련법령을 검토 분석하여 부과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징수절차, 이의제기절차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부담금

의 부담방법 및 부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

정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입

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부담금 부과 관청의 자의

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도록 특히, 부담금 법정

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사항을 검토

하면서 부담금 법정화를 위한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 



Abstract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ontribution 

Fees, which is in force at present, provides as follows: 

“The relevant Acts which specify applicable provisions for imposition 

of contribution fees shall prescribe persons responsible for imposing and 

collecting contribution fees, objective of contribution fees, imposition re-

quirements, standards for and methods of calculation, imposition rate, etc. 

in a specific and clear manner: Provided, That specified matters, such as 

imposition requirements, may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dinance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Municipal Ordinances or Municipal Rules within the scope specifically set 

forth and delegated by this Ac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statutory requirements for 

imposition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on-

tribution Fees, legislative models should be developed, in the long-term, 

for formulating standard impos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contribution 

fe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cedures for collecting contribution fees and raising a objection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imposition procedures, by reviewing 

and analyzing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rescribing the system 

related to contribution fees. 

Contribution fees are material and essential components rela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citizens. Thus, the specific and clear definition of basic 

matters like the methods and rate of imposing contribution fees aims at 



bringing legal stability to the economy as well as preventing any pos-

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operty rights, which is caused by the arbitrary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This study, in this regard, focuses on the 

review of the decisions on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of 

contribution fee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 it presents the reference for setting future directions on statutory 

improvements in the imposition of contribution fees to help agencies res-

ponsible for imposing contribution fees prevent their arbitrary decision- 

making as well as take careful and reasonable measures.       

※ contribution fees, special contribution fee, th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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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소재
현행 부담금제도는 2000년에 이르러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제기하였고1),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단체의 건의내용을 수용하

여 부담금의 남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

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을 

2001년 12월 31일(법률 제6589호) 제정하였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부담금신설시의 타당성 심사, 부담금부과 징수에 관한 실태

조사 등 각종 억제조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한편으로 

국가의 다양한 법정책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재정확보

기능),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공익친화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유도적 조정적 기능)에서 전통적인 의미

에서의 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특별부담

금유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2) 

그런데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

련하여” 부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학상

의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 즉, 강학상으로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

한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 부과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담금관

리기본법 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 대신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

는 다소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될 수 

1) 최근 발간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서도 부담금에 관한 다양한 평가와 개
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
정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2008.11.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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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부담금의 개념정의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동법의 규율대상을 부담금의 정의만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난점이 있고, 따라서 동법 별표에서 101가지의 금전납부의무를 열거

함으로써 그 대상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강학상과 실정법상의 괴리를 없애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오르는 바, 부담금관리기본법 은 부

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학상의 부담금 개념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종

전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의 유형을 보면 그 

명칭에 있어서 부담금이면서도 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부담금이 아니면서도 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등 그 법적 성격이 분명한 유

형과 달리 예치금 조성비 납부금 모금 등 그 성격이 애매한 유형

도 많았는 바, 이러한 금전납부의무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준조세”로 

인식되어 행정편의적 징수금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실제 그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용도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편입되어 예산의 일반원칙에 

지켜지지 못하였으며, 부과 징수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은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현상으로서 이를 시정하는 데

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따라서 동법의 규율을 받는 부담금은 

종전의 우리 현행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즉, 각종 명목의 금전상의 징수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부

담금관리기본법 의 일차적 목표는 그와 같은 금전상 징수제도의 신설

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기존의 각종 금전납부의무 중 공정

성 투명성 명확성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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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규율대상을 폭넓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동법이 정착되어 가면 가급적 강학상

의 개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강학상 개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개념정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강학상 부담금에 해당하더라도 

굳이 동법의 관리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존재할 것인바, 양자 

사이의 차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부담금 법정화와 관련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

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

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

담금관리기본법 의 규율을 받는 부담금 중 일부는 부담금 부과요건의 

주요내용인 산정기준, 부과요율, 부과절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시, 훈령 또는 징수주체의 내부업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

라 법적 성격상 유사한 부담금인데도 불구하고, 부과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누락되거나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

령에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

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

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부담금관리기

본법 제8조의 의하여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

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

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도록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구성되어,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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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전체법체계의 전체적 조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졸렬에서 기인한 부조화 내지 부적

합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두기도 하

였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명시된 부과요건의 법정화원칙을 준수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과요건 등

을 정형화하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

로는 부담금제도를 규정한 관련법령을 검토 분석하여 부과요건 등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한 부담금제도를 발굴

하여 이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부과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

를 위하여 징수절차, 이의제기절차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 여기서는 부담금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부담금 법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 및 헌법재판

소에서 판단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부담금 법정화를 위한 향후 방향설

정의 참고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3)  

 

3) 부담금의 운용에서의 효율성제고에 관한 분석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
도 결산분석 (총괄 및 중점분석), 2008.7., 281면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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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1.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의에 관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언급하면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재

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

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

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

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고 판단하였다.4) 

그리고 이처럼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 징수

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나, 조세는 국가 등의 일

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

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

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와의 구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

보험료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

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사회보

4) 헌재결 2004.07.15. 2002헌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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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 세금에 의한 국가의 지원은 단지 보충

적으로 사회보험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험료는 기

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 공과금이

다.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

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

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하여 양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5) 

2. 부담금의 종류 

헌법재판소는 전통적 인적 공용부담제도로서의 부담금에 대하여 공

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누는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공용부담제도는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6)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순

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재정조

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 경제

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양분하고 있

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

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

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5) 헌재결 2001.08.30. 2000헌마668. 
6) 헌재결 2002.09.19. 2001헌바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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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 또는 특정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

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

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

는 경우(조정적 부담금), 그 부담금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7) 

3.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제도는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

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

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

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즉, “국가 등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거기에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

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다.8) 아울러 이러한 부

담금의 예외적 성격과 특히, 부담금이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

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

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

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9)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공통된 위헌성 판정기준으로서 헌

법 제11조의 평등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재산권 제한의 한계(비례

성 원칙) 침해여부를 제시하면서 “적어도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 사

회적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

7) 헌재결 2004.07.15. 2002헌바42.
8) 헌재결 1998.12.24. 98헌가1. 
9) 헌재결 2004.07.15. 2002헌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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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서

는 안 될 것”이라고 그 헌법적 공통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른바 특별부담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즉, 특별부담금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객

관적 근접성), 그리하여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

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며(집단적 책임성),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

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집단적 효용성)이다”고 판시하

고 있다.10)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인 경우 구체적인 사

안별로 위와 같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수도 있지

만 적어도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은 특별부담금의 본질적인 

허용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고, 나아가 “재정충당목적이 

전혀 없는 순전한 유도적 특별부담금인 경우와, 재정충당의 목적과 유

도의 목적이 혼재된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와 

같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은 일정 부분 요청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다”고 하였다. 이렇게 특별부담금에 관하여 그 허용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재정충당의 행위형식인 

특별부담금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되

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조세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부담금의 예외성

과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11) 

10) 헌재결 1998.12.24. 98헌가1 ; 1999.10.21. 97헌바84 ; 2003.1.30. 2002헌바5 ;  1999. 
5.27. 98헌바70 ; 2001.11.29. 2000헌바23 ; 2002.10.31. 2001헌바88. 

11) 헌재결 2003.12.18. 2002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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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의 의미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향후 

특별부담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종의 부담금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이며 어떠한 근거를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국민의 입장에

서 보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부담금만이 헌법적

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

(1) 수질개선부담금(헌재 1998.12.24. 98헌가1 ;
   2004.07.15. 2002헌바42)

헌법재판소는 구 먹는물관리법 상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 반

대급부없는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그 법적 성격, 목적과 기능의 면에서 조세와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고 보았다. 즉, “조세는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

가의 일반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염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

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이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수질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원(水源)을 개발하고 지하수를 채취하

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자원오염이라는 환경 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제조업자

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

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질개선부담금은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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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2002헌바42) 판결에서도 수질개

선부담금은 그 내용상으로는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그 기능상으로

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수질개선부담금은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관하여 보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는 그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들

은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국내 지하

수 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지하수 자원 보호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이들에게만 

특별히 유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지하수 자원

의 보호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는 목적에 관한 한, 일반국민과 달

리 유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

담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

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1995년 먹는물관

리법의 제정에 의해 먹는샘물의 수입판매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일반적 과제에 속한

다. 그러므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한, 특

별한 공적 과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

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

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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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분담금(헌재 1999.01.28. 97헌가8)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법 상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부과되는 분담금에 관하여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운송

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Sonderab-

gaben)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특히, 동 분담금은 사용목적이 교통안전

사업으로 제한되고,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

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3) 카지노사업자 납부금(헌재 1999.10.21. 97헌바84)

헌법재판소는 구 관광진흥법 상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

흥개발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으로서 특정

한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가 반드시 

그가 받는 특별이익의 범위 안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

로, 전통적인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

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

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카

지노사업자 납부금은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충을 통하여 관

광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게 하여 이 기금을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관광사업의 발전

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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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밀부담금(헌재 2001.11.29. 2000헌바23)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부담금제도에 관하여 이

를 특별부담금의 일종으로 보았다. 즉, 과밀부담금제도는 “건축주가 과

밀억제권역내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인구집

중에 따른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사시행의 원인을 제공하게 됨

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 건

축물이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누리는 외부

경제에 의한 이득분을 수익자에게서 환수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에 투

자하고자 하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도 지닌다”고 

하면서, 그러나 과밀부담금은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에 전제되어 있는 

특정의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과밀억

제권역내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 증설을 억제함으로써 수도

권의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이라고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으로서의 과밀부담금제도의 기능에 대

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공급을 

적정수준에 머물도록 억제하여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에 경제적 개

념을 도입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의 최적배분을 유

도하고자 하는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에 과밀이라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경제의 최적배분상태를 해치는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시켜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상태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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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함으로 생기는 외부경제의 이익, 즉 지방과 수도권간의 

사회적 편익차이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일부 환수하여 국민

전체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판시하였다. 

(5) 국외여행자납부금(헌재 2003.01.30. 2002헌바5)

헌법재판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상의 국외여행자납부금에 관하

여 관광수지 적자를 유발한 내국인 국외여행자에 부과한다는 측면에

서는 원인자부담금에 유사한 성격을, 국외여행을 하는 기회에 관광기

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효용을 누리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금에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면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인 내국

인 국외여행자가 위와 같은 기금의 운용을 통한 구체적 목적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사업 등에 관한 공익과 이해관계자의 사익

을 수치적 계량적으로 비교 형량하는 방법으로 법익균형성의 구비 

여부 등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

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관광수지

적자의 억제’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과금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동 반대

의견에서는 국외여행자납부금의 법적 성격을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재정충당적 목적과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유도

적 목적을 함께 가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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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문상으로는 재정충당적 목적만 나타나 있고 유도적 목적은 나

타나 있지 않다. 또 가사 실제로 입법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규제

하려는 입법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에 드는 비용 

중에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납부금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도적 목적은 사실상 포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였다. 

요컨대 반대의견은 “국외여행자납부금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

으로 규제하려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문상 근

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나 법익형량의 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진흥기금 마련

을 위한 재정충당적 목적만 가진다”고 하였다. 

(6) 장애인고용부담금(헌재 2003.07.24. 2001헌바96)

헌법재판소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 고

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대하여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

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

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부담금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

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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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 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리하여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집

단은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인 “사업주”고, 부담금은 장애인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액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귀속되며, 이 

기금은 주로 고용지원금, 장려금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융자 지원 등에 지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

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문예진흥기금납입금(헌재 2003.12.18. 2002헌가2)

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납입금에 관한 위헌판결에서 동 납입금

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는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문화예술진흥이라

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연장 등을 이용

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이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부담금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양자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반대급부가 명백

하게 반영되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은 아니고, 

행정의 실효성확보 내지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활용하여 특정행정

목적의 실현을 유도하는 유도적 특별부담금도 아니다. 문예진흥기금

의 납입금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정충당목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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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부담금이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

금은 조세유사적 부담금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목

적세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의 헌법적 허용

한계 준수여부에 관하여는 첫째,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사회적으

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만한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할 것이다. 둘째, 문예진흥

기금의 납입금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반 국민인데도, 우연히 

관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이로써 여타의 다른 국민 또는 일반 납세

자보다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더 근

접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넷째, 문예진흥기금이 

공연관람자 등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예술적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단

적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

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

9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재판관 중 1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도, 그 헌법적 허용요건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적인 지침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위헌의견이 헌법해석에 의한 논증

의 방법으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도출하여 위헌논증의 

도구로 삼는 것에 찬동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납입금은 부담금관리



4.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

27

기본법 및 이 법 등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세외적인 법정

부담금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출판산업 진흥 등의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사

건 모금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모금에 의해 국민의 재산

권 및 평등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의 관람객이나 이용자에게 실제로 입장요금의 2~9%를 부가

징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모금액의 기준은 2~10%)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납입금

에 의하여 달성되는 문예진흥의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 

등을 형량해 보아도 법익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8) 학교용지부담금(헌재 2005.03.31. 2003헌가20 ; 
   2008.09.25, 2007헌가9)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상의 학교용지부담

금에 관하여 주택건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요 중에

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과원인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원인자부담

금의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시설의 건립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

행함으로 인하여 주택수분양자들은 그의 자녀들이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시설

의 확보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택지개발, 주택공급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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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유도적 성격은 희박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

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특정

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일반적 공익사업이거나 일반적 공익사업으로서

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이다. 그

리고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

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

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전체의 입장

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집단

과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신규 주택의 건설 공급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

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급 여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 공급의 근거 법

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성이 없는 기준에 의

하여 자의적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다. 

한편 2005년 3월 24일 국회는 법률 제7397호로 위 특례법을 개정하

였다. 개정된 특례법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고, 학

교용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으로 확대하며, 취학수요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학교용지

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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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8/1000

에서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5/1000에서 

7/1000으로 인하하며,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

청사건에서(헌재 2008.09.25, 2007헌가9)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

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

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

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

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특례법 제2

조 제2호, 제5조 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

의 무상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의 선례(2003헌가20)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

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

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의무교육을 위한 재정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수단

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선례가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는 이

상 이를 다수의견과 같이 의무교육의 대상인 학령아동의 보호자를 부

과대상으로 하는 부담금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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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사업자가 부담금에 

대한 종국적인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한 이상 재원 

마련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의무교육의 대상인 수분양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개정 학

교용지부담금제도 역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따라

서 “위의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은 징수된 부담금이 의무교육을 위

한 학교시설을 확보하는데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자체로 의무교

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9) 해양환경개선부담금(헌재 2007.12.27. 2006헌바25)

헌법재판소는 해양오염방지법 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하여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경쟁력 있

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특법에 의해 설치

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면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

세에서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하

에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

정하면서,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수

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부담금의 부과를 통한 해양

배출의 억제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

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공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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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보았다. 

(10) 방송수신료(헌재 2008.02.28. 2006헌바70)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상의 수신료에 관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신료는 부담금이라고 하

였다. 또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

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

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

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

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

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

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

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신료의 납부의

무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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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

송의 시청, 방송문화활동의 직 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객관적

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

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신료 수입이 결국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들과 수신료를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 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신료는 헌법

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

한 수단이다”고 하였다. 

(11)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헌재 2008.11.27.
    2007헌마860)

헌법재판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입장권

부과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금은 그 부과의 목적이 한국영화산업

의 진흥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용도로 쓰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 자체로써 부과금의 부담 주체인 영화

상영관 관람객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관람객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은 없으

며, 또한 추구하는 공적 과제가 부과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영화발전

기금의 집행 단계에서 실현되므로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산업은 시장의 크기, 산업의 국가적 선도성, 간

접지원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게임, 음반, 출판 등 다른 문화산업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에 합리성이 있으

며,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 지원을 위하여 영화발전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특수한 공적 과제에 해당한

다. 또한 이러한 영화산업의 진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금의 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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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인 영화상영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 전형적 소비자인 점에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집단이므로, 이들에게 일반 국민들, 특

히 다른 문화영역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우

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 설사 결과적으로 비디오물 관람 등 영

화상영관 입장 이외의 형태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금

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자의적 차

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영화산업의 특수성과 부과금 

부과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특

별히 이 사건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다른 사업자, 특히 

영화 이외의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

이 아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5인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대중문화인 영화

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 사회적 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

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

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

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

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

정되지 아니하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

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과 달리 포괄위임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만이 



. 부담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34

문제되었으며, 특히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여 재

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졌다. 비록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소원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7.1.부터 2014.12.31.까지로 예정된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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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제도의 법적 기준
1. 개 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부담금법정화 원칙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헌법원칙에 비

추어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부담금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조세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 도입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담금부과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부담금의 부담방법 및 부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

의 정도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

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1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

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12) 헌재결 1998.6.25.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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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것이고, 헌법 

제75조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여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을 허

용하고 있다.13)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위임입법의 기준과 한계

를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소극적인 측면에서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로서는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할 수 없음을 밝히

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대

통령령 등의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반드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입법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임입법의 기준 내지 

한계를 정하고 있다.14)

위임의 범위와 강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는 대통령

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

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고,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

인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

는 처벌법규 등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

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5)

13) 헌재결 1996.6.26. 93헌바2.
14) 헌재결 1995.11.30. 94헌바40,95헌바13(병합).
15) 헌재결 1998.2.27. 97헌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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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제2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경처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률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
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
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
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먹는샘물제조업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세

입으로 한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

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관련 

규정들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단정적으로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 법

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관련 대법원 판결례 검토

(1)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처분(2001. 8. 24. 선고 2000
두2716 판결)

대법원은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에 관하

여 이를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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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

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

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대법원은 우선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

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 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

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법 제28조 제1항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

과금액을 먹는샘물판매가액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먹는샘물판매가액을 반드시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징

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

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는 법 제2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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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만으로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이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와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인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

과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그 부과의 공평을 기하고 부당한 부담금 회

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

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부담

금의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먹는샘물판매가액을 그 취지에 맞

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종

전에는 먹는샘물은 그 제조 판매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는데, 그 국내시판을 제한해 온 보건사회부고시(식품제조업영업허가

기준, 1985. 3. 11. 개정된 것)가 1994. 3. 8. 선고 92누1278 판결에 의

하여 위헌 무효로 판단됨으로써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가 사실상 양

성화되자, 이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된 사정,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과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법문에 나타나 있는 입법자의 의사, 법 

제28조 제1, 2항이 1997. 8. 28.에, 위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가 

1998. 1. 22.에, 각기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

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모법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과밀부담금 부과처분(2001. 12. 24. 선고 2000두
2037 판결)

대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

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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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

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

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
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
준으로 산정한다.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위와 같이 과밀부담금에 관한 기본적 사항

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제4호 (나)목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의 판매용건축

물의 정의에 관하여, 일정한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판매용시

설의 면적이 건축물 전체의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과,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중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는 그 중 전자 즉,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

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고, 후자 즉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판매용시설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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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
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이 제2조 제3호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규제의 대상 및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관

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시행

령에 위임될 부분의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법률에 구

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

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시행령 제3조 제4호 (나)

목과 제18조 및 [별표 2]는 모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2007.7.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은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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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

역 안에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

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1994.8.3, 1999.2.8, 
2001.3.28>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3.12.10, 1994.8.3> 

대법원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5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

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하수도사용조례(울산광역시)는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을 근

거로 하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5항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

례제정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 제32조 제2항은 조례에의 위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사항(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의 대상자(공

공하수도의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및 부담금의 범위(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강을 규정하

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공사비의 내용이나 산정방법, 시기, 징수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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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은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정한 제11조 제6호의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우선 대법원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

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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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

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

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1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

을 종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는 대도시권 내의 각종 개발사

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

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

고자 하는 제도”라고 그 법적 성격을 밝혔다. 따라서 “대도시권의 교

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까지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 등의 변화

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국

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빠짐없이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별법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 관

하여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제1호 내지 제5호에

서 그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같은 조 제6

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그 납부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규정 취지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설정하

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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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적시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

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

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

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침익적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

법 제75조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1) 교통안전공단법의 분담금 부과기준(1999.1.28. 97
헌가8)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법 상의 분담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부

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관련법조문에 대하여 이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동 제17조는 1999.12.28 관련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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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분담금의 비율 등)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분
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 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분

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분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

질적인 내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

담비율은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담금은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

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

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담금 납부의무자들의 종류 규모 및 숫자, 교통수단의 종류

가격 및 숫자 등이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

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의 기준이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

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생활

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다”고 하면서,  교통안전공단법이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

비율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

서 적어도 분담방법의 대강을 정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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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담금의 분담방법이나 분담비율을 스

스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분담방법의 대강이나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분담금의 상한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분담

방법 및 분담비율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

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교통안전공단법

의 전반적인 체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분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

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

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

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

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헌판결을 하였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2000.8.31. 99헌바104)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

호로 개정된 것)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이를 합헌으

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현

재에도 거의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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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1993. 6. 11.개정, 법률 제4563호) 
제 5조(대상사업)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9. 생략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생략 
  생략 

 

헌법재판소는 1998년 6월 25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

항 단서 위헌소원사건에서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

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

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

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

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

성의 정도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

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업의 

내용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구체화하여 위임하

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은 그 범위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

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발부담금의 제도적 취지와 위 

관련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업

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기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전속시키기 보다는 그 일부

를 사회 전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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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 부과기준
   (2001.11.29. 2000헌바23)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

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제도는 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

정된 것으로서, 동법상의 제도는 현재에도 거의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관련조문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

용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5. 생략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

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

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
하여야 한다. 

  생략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생략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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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

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할 것이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까지 부과대상

으로 할 것인가는 수도권의 과밀현황 및 경제사정이나 종합적인 수도

권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과 제2조 제3호는 과밀

부담금 부과대상을 막연히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그 종류와 

규모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

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후 대통령

령에 의한 부분적 보충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법률

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4) 구 농업 농촌기본법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2002.10.31. 2001헌바88)

헌법재판소는 구 농업 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상의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는 2002. 

1.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2001. 12. 31.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

법 부칙 제8조에 의해 삭제됨), 앞으로 더 이상 이 조항으로 말미암은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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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제41조(농지전용부담금) 농림부장관은 농촌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
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
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생략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자체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지

나치게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면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 법 제41조 제2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의 위임에 있어서 

그 부과기준의 상한선만을 정한 것이므로 과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부과기준이 결정될 것인지는 그 대강을 예측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투

자재원은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기술상 법률에서 더 자세한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또한 동 조항 후단은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사

자들에게 과도한 부과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라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구체적인 농지전용부

담금을 직접 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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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만을 통해서는 단지 그 금액의 

추상적인 상한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

어지면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전용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또한 농지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도 적지 않을 것이

란 점을 고려할 때,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액보다는 적

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범위내’라

는 부과금액 규모의 설정이, 농지전용을 한 자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그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시행

령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통상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부과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41조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개별공시지

가내’에서 정한 구체적인 액수에 있어서도 다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

려하여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제41조 제2항 본문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 해양오염방지법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2007.12.27. 2006헌가8)

헌법재판소는 구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

된 것) 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

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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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

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

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
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
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 감면기준 및 부과 징수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은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환경개

선부담금은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 하에 육

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범위는 육상처리비용과의 관계 속에 해양

배출의 억제에 필요한 정도로 그 부과범위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육상처리비용의 변화, 폐

기물처리체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탄

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즉,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은 ‘해양환경 



. 부담금제도의 법적 기준

54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

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산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비례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

류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양폐기물 배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되는 해양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해양오염방지법 제18

조)라는 특정한 집단으로 집단의 특수성 밀접한 관련성 전문성으로 

인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들

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나 일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

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의 체

계나 다른 규정, 기타 관련법률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

여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

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판관 1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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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단하였다. 즉, “위 법률조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대강이나 범위의 

한정 없이 부담금의 산정 감면기준 및 부과 징수절차 전부를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산정 감면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부과 및 징

수절차는 어떠한 형태로 할 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단에 맡

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해양오염방지법의 

전반적인 체계, 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아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

정될 부담금 산정 감면기준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해양오염방지법을 대체하

기 위하여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은 해양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하여,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

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전문), 오염물질의 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종류별 

부과계수 등 및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같

은 법 제19조 제2항 후문 및 제5항), 법률에서 부담금의 산정요소 및 

기준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

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포괄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위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것처럼 동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

환경관리법 (2007.1.19, 법률 제8260호)의 제정으로 페지되었으며, 환경

개선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정한 관련 법조항도 아래와 같이 개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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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
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
에 배출하는 행위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
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문

제12조(폐기물부담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

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
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기준(2008.5.29. 2005헌바48 64(병합))

헌법재판소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상의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를 합헌

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일부 재판관(2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판단

한 동 법 제12조의 규정은 현재에도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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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헌법재판소는 우선 동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폐

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

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으로서 그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이 제조한 제품 등을 제외하고 있어 재활용 기술의 발

전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품 등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기

술과 비용, 전반적인 폐기물처리체계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고도의 전

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그 자체로서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

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

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를 합

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 극히 다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자원의 재활



. 부담금제도의 법적 기준

58

용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 

발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환경관련 법률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화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 제2항 조항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

적인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며, 오히려 법률로 규정할 경우 위 

조항이 추구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입

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항 

조항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

으로서 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법조항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재판관 2인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제2항은 폐기물부담금

의 산출기준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산출기준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나 부담금의 상한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다”고 하였다. 즉, 다수의견에 따라 제2항을 자원절약촉진법 제

12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등 관련 법률조항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을 폐기물의 소각이

나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항이 부담금 산출기준의 대강을 정해 두었다거나 부담금의 상한을 

정해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자로서는 대통령령이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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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대상이 일정한 제품 재료용기의 제조업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부담금의 산출기준 뿐 아니라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그 시기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

였다. 결국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2인은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

준과 납부시기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

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부담

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납부의무의 범위와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

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헌법 제7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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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근거법률 비  고

4. 연초경작지원등
의 사업을 위한 출

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하위법령 없음

33. 광물수입 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
하위법령 없음

해당 조항 삭제를 위한 개정작업 추진 중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1. 부과요건 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부담금

의 부담방법 및 부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

정하는 것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

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

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에서는 법률에서 

그 근거규정만을 두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부과절차 등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부담금부과의 타당성이 결

여되어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률의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등 입법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위법령이 없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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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근거법률 비  고

42.의약품부작용피
해구제사업비용부

담금

약사법 

제86조

하위법령 없음

입법 당시에는 의료분쟁조정법률과 함께 

운영될 수 있음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동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

라 피해구제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하지 못

하고 있음

74.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76조
하위법령 없음

75.부대공사비용
부담금

도로법 

제77조
하위법령 없음

부담금 폐지 추진중(국회계류중)

102.출연금

공적자금상환

기금법 

제3조제2항
제5호, 제6호

하위법령 없음

106.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항만법 

제58조

하위법령 없음

부담금 폐지를 위한 항만법 전부개정법

률안 국회제출 중

111.농산물 공매납
입금 또는 수입이

익금

자유무역협

정체결에따

른 농어업인

등의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9조

하위법령 없음(FTA협정에 따라 부과 징수)
고시로 규정

123. 수산물공매납
입금 또는 수입이

익금

자유무역협

정체결에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9조

하위법령 없음(FTA협정에 따라 부과 징수)
고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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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관련 근거법령 관련 훈령 예규 고시 등

15.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2. 고시 훈령 등으로 부과요건 등을 
  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

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

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 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6)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

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

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즉, 현행법상 고시 훈령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

이 상위 법령에 이미 밝혀져 있는 경우로서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부담금 가운데 고시 훈령 등

으로 부과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시 훈령 등으로 부과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유형]

16) 헌재결 1996.2.29. 94헌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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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관련 근거법령 관련 훈령 예규 고시 등

16. 원자력관계사업
자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의2제3항

고시 2008-86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
용에 관한 규정)

2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고시 제2006-1호
(농지보전부담금제곱미터당 상한금액)

30.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법 제45조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31.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4조의2제2항, 동법시
행령 제23조의4제3항

고시 제2008-75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34.전기사용자 부담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고시 제2001-54호
(전기수용자일시부담금의 금액)

35.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수입 판매부

과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
조제1항, 제25조제4항

고시 제2007-154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 판매

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
한고시)

36.특정물질(특정물
질 포함제품을 포

함)제조업자 수입업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정물질의규제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7조1항, 제8조제6항

고시 제1999-39호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성을위
한수익금의징수금액및징수방법등

에 관한 고시)

38.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39. 정보통신진흥기
금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고시 제2008-62호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
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47.배출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보

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9조제1항

고시 제2007-187호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8년
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49.원상회복예치금
자연공원법 

제24조제3항

고시 제1999-189
(원상회복소요비용예치기준)
자연공원내 행위허가시 원상회복

비용 예치업무처리지침

51.폐기물부담금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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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재활용부과금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제321호)

55. 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고시 제2000-150호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산정을위한
폐기물처리단가고시)

56. 폐기물처리시설
의 사후처리이행보

증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고시 제2002-24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
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

5 7 . 물이용 부담금 
(한강수계)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3조

고시 2006-159호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58.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4조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고시 제2007- 204호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제2008-36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61.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30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사무처리
규정

6 2 .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금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고시 제2007-160(2007.10.31)호 및 
제2008-129호(2008. 9.10)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63.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13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사무처리
규정

6 4 .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31조

고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65.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제13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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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고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

67.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고시 제2005-36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68.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고시 제2004-57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89.손해배상보장사
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2조제8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

규정

96.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규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정관
97.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및 분할납부이

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고시 제2008 - 24호
(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
위면적당 금액)

98.임산물수입이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시 제2006-57호
(임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
및수입관리요령)

105. 방송발전기금징
수금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8항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08년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
금 징수율 고시

111.농산물 공매납
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

고시 제2004-13호(2004.4.7), 제2006- 
43호(2006.8.23), 제2007-36호(2007.6.1)

115.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방지및복

구에 관한법률 시행

령 제26조제2항

고시 제2006 - 91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징

수요령)

116.지역산용보증재
단 및 전국신용보증

재단연합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고시 제2008-3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
증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

연금 배분기준)

122.오염총량초과
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

에관한법률 제4조의7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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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수산물 공매납입
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

고시 제2008-6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

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

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

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

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7)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

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은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

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18)

따라서 부담금 부과 등의 조례에의 위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의 대상자 및 부담금

의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조례에 있

17) 헌재결 2004.9.23. 2002헌바76.
18) 헌재결 1995.4.20. 92헌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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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위임범위의 포괄성을 고려해 볼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유형]

부담금명 근거법률 비 고

8.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특례

법 제5조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

과 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시행령 제5조의2)

14.지방자치단체 공
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

법 제138조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

도록 규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

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139조)

26.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

유통및 가

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법 제42조)

45.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수도법 

제71조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65조)

5 4 .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규정(법 제61조)

80.혼잡통행료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
의 종류 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법 제35조)

81.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 제36조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

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112.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
과 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법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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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담금 납

부를 하도록 규정(법 제38조제1항제1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보전부

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규정(법 제39조 제5호)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제38
조 제4항 제1호)

29.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
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4. 부담금 납부와 인 허가제도와의 연동화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열거된 부담금의 일부 중 부담금납부를 

사업관련 인 허가의 조건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다. 이들 부담금제도

는 전형적인 “부담과 인허가제도의 연동화”로써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의 이론적 의문은 결국 고권적 행위를 매매함으로써 재력이 있는 

자만이 인 허가 등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는 권력의 남용이 아닐 것,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과잉부담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1973.7.6.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결). 이 경우에는 허가시에 허가관청의 자의를 배제하

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허가대상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

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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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
시장 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

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

가 신고접수 또는 협의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 조성비를 미리납입하게 하거

나 대체초지 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97.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

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 일정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후에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법 제19
조제1항 및 제2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허가취소된 

경우 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법 제19조의2)

5. 부담금 감면제도 등

현행법상 일부 법률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키는 각종 부담금제도에 관한 감면조치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조치를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활동, 산업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관련 

법제에서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반드시 관련 부담금의 감경 내지 면제

조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면제도를 법령에서 규정한 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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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교용지부담금

시 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고, 개발
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

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및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

금을 면제

17.국외여행자납부금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
하여는 납부금을 면제

24.농지보전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

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감면

26.쓰레기유발부담금
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29.대체초지조성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

36.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특정물질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징수를 면제

39.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

43.배출부과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

영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부과금을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

는 사업자에게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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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배출부과금(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 

50.생태계보전협력금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하

여는 협력금을 면제

51.폐기물부담금
일정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일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담금 감면  

5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

우에는 보증금 면제

58.환경개선부담금

일정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 100분의 25를 경감

67.사업주부담금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정 사업
주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

68.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직업

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

담금을 감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이내의 범위에
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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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

설의 설치 및 영농,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71.개발부담금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면제,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서도 부담금 면제, 일정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
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

정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
분의 50을 경감

81.교통유발부담금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
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

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은 부담금 면제,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

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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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시설부담금(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

로 부담금을 감액

85.과밀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

물,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

86.시설부담금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

로 부담금을 감액

93.수산자원조성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

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
97.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

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등에는 조성비를 감면

100.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면제

103. 예금보험기금 채
권상환특별기여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

보금융기관,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
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

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

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107.산지복구하자보수
보증금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보증금의 예치를 면제

1 1 7 .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협력금을 감면

122.오염총량초과부과금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의 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
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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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방자치단체공공
시설수익자분담금

법률에서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6.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

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구태여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

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등을 통하여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만, 이들 일반법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의 

전문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

여 불복기간 등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는 행정청의 불복에 

대하여 재검토를 청구하는 간이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다. 대개 이런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의한 심판절차

를 적용 또는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 많으며, 법령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

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이를 유형별로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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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구제절차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
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38.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

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

리절차를 규정 

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
조의2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

하도록 규정

71.개발부담금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도록 규정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 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85.과밀부담금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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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재산정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부담금명 구제절차

43.배출부과금

시행령에서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

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

50.생태계보전협력금

시행령에서 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구역 또는 단
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에 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력
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
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58.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

은 자가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개선부
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계측
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
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93.수산자원조성금

시행령에서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

과 징수된 경우에 재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
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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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부담금명 구제절차

114.재건축부담금

법률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가 부담금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해양
부장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기 타]

부담금명 구제절차

26.쓰레기유발부담금
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제절차 등을 규정(서울시, 구리시)

7. 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부담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이므로 의무자

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현행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법령의 대부분은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다. 

한편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많으나, 가산금을 규정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는 각 개별법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체납처분이라

는 강제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입법례에서는 연체금이라는 용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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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주요내용

14.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 수익자분담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용하고 있으나,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

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며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

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

격보다는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통상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도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여 “연체금”은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

을 가지므로 통상 지연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며, 그 금액도 시

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는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더한 금액 등의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의 통일이 필요하다. 즉,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등 조세법분야와 같이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

이 강한 경우에는 “연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체

료”라는 용어는 요금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 그리고 “중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부과

한 결과 가산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가산금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이나 

일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 미납시 과태료처분을 규정한 유형]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80

부담금명 주요내용

55.폐기물처리이행보
증금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조업중단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나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0.혼잡통행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9조(위반차량 과태료)

부담금명 주요내용

8.학교용지부담금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15.원자력연구개발사
업비용부담금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부담
금 미납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가
산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18.카지노사업자납부금
체납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31.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가산
금을 부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규정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처분을 규정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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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주요내용

3 3 . 광물수입 판매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35.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

율을 참작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가산
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36.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수

입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37.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연체기간에 따
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규정)

39.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된 출연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출연
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
여 징수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41.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

43.배출부과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44.수질개선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47.배출부과금(수질및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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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주요내용

50.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1.폐기물부담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2.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8.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59.종말처리시설부담금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6 1 .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 3 .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 5 .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납부의
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

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

71.개발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

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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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주요내용

81.교통유발부담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
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 이 경우 
더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못함

85.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91.소음부담금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

여는 정한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
로 부과

95.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105.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110.총량초과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114.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115.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고시에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 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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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해
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121.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122.오염총량초과
부과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124.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 

125.사용후 핵연료관
리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부담금명 주요내용

38.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부담금

열공급규정에서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연체
료는 공사비부담금 납입안내서에 표시된 지정은행의 

평균연체금리 평균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

용하여 산정

67.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징수규정을 준용(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

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

[부담금 미납시 연체료, 연체금처분을 규정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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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103.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특별기여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

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

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납부

[연체금과 가산금을 규정한 유형]

부담금명 주요내용

68.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

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노동부장관은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

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

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

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

8. 기 타

부담금 신설에 따른 타당성 심사시 해당 부담금의 신증설로 기업 

또는 국민부담 증가수준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부담금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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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거나 관련 부담금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이 완료되는 경우에 폐

지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 신설되는 부담금규정에 대하

여 일정한 기간경과후에 평가(Evaluation)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부담금조항의 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경우 당해 평가조항은 부담금의 

집행으로 획득한 각종 입법정보를 피드백함으로써 한층 직접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설정에 기여하며, 나아가 실효적인 대체적 조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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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2.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삭제(2003.12.31)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법 제4조

4.연초경작지원 등의 사
업을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5.기술신용보증기금 출
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6.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제6조

7.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화재로인한재해보상

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제14조

8.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

한특례법 제5조

제5조제4항 
위헌판결

(09.6.30까지 
개정)
지방자치단

체조례

9.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10.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삭제(2008.6.5)

부 록

〔표 1〕부담금 부과근거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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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타

11 .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제10조

12.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삭제(2003.12.31)

13.소하천수익자부담금 삭제(2003.12.31)

14.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 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자치단

체조례

15. 원자력연구개발 사
업비용 부담금

원자력법 제9조의3

원자력연구

개발기금 관

리 운용에 

관한 훈령 

16.원자력관계사업자등
의 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제111조

고시 2008- 
86호(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

는 비용에 관

한 규정)

17.국외여행자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8.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법 제30조

19.관광지등 지원시설 이
용자 분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20.관광지등 지원시설 원
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21.회원제 골프장시설입
장료에 대한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



표 1 부담금 부과근거법령 현황

91

부담금명 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타

22.모금(문화예술진흥법) 삭제(2003.12.31)

23.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법 제36조

2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고시 제2006 
-1호(농지보
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25.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26.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유통및 가

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지방자치단

체조례

27.농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28.농수산물가격안정기
금 납입금

인삼산업법 제20조

29.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30.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법 제45조
축산발전기

금운영규정

31.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고시 제2008 
-75호 (안전
관리부담금

의 부과징수

등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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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동부담금 삭제(2003.12.31)

33.광물수입 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

34.전기사용자 부담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고시 제2001 
-54호(전기수
용자일시부

담금의금액)

35.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수입 판매부과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
37조

고시 제2007 
-154호(석유
및석유대체

연 료 의 수

입 판매부

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

환급에관한

고시)

36. 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을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규제등에 

관한법률 제22조

고시 제1999 
-39호 (특정
물질사용합

리화기금조

성을위한수

익금의징수

금액및징수

방 법 등 에 

관한 고시)

37.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

38.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한국지역난

방공사 열공

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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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 12조

고시 제2008 
-62호 (전기
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

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40. 별정통신사업자등록
에따른연구 개발출연금 

삭제(2006.10.4)

41.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42.의약품부작용피해구
제사업비용부담금

약사법 제86조

43.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44.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45.원인자부담금(수도법) 수도법 제71조
지방자치단

체 조례

46.손괴자부담금 삭제(2007.1.3)

47.배출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시 제2007 
-187호(2007
년도 가격변

동지수 및 

2 0 0 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48.배출부과금  삭제(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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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원상회복예치금 자연공원법 제24조

고시 제1999 
-189(원상회
복소요비용

예치기준)
자연공원내 

행위허가시 

원상회복비

용 예치업무

처리지침

50.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51.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

금 사무처리

규정 (예규 
제319호)

52.재활용부과금
자원의 절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

재활용의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예규 제
321호)

53.손괴자부담금 삭제(2006.9.27)

54.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

체 조례

55.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폐기물관리법 제40조

고시 제2000 
-150호(방치
폐기물이행

보증금산정

을위한폐기

물처리단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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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고시 제2002 
-24호 (폐기
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

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

준등에관한

규정)

57.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 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제19조

고시 제2006 
-159호
한강수계관

리기금운용

규칙

58.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

담금부과징

수업무처리

규정

고시 제2007 
-204호(2008
년도 환경개

선 부 담 금 

부과금 산정

지수)
고시 제2008 
-36호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

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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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종말처리시설부담금
수질 및 수생태계보

전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2

60.협의기준초과부담금
폐지 (2009 . 
1.1.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

61.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13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

과금사무처

리규정

62.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30조

고시 제2007 
-160호, 제

2008-129호 
금강수계관

리기금운용

규칙

63.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13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

과금사무처

리규정

64.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32조

고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운

용규칙

65.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13조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

과금사무처

리규정

66.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30조

고시

영산강 섬

진강 수계관

리기금 운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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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고시 제2005 
-36호 (임금
채권보장기

금 사업주부

담금 비율)

68.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고시 제2004 
-57호 (장애
인고용부담

기초액 고시)

69 .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1조

70.복구예치금 골재채취법 제29조

71.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제3조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

리에관한특별법 제

11조

73.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

등에관한 법률 제23
조

74.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로법 제76조

75.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법 제77조

76.손궤자부담금 삭제(2006.12.28)

77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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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8조

79.원인자부담금 삭제(2005.3.31)

80.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지방자치단

체조례

81.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지방자치단

체조례

82. 시설부담금(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 법률 제33조

83.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삭제(2007.4.6)

84.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삭제(2007.4.6)

85.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86.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87.원인자부담금
(구통단지개발촉진법)

삭제(2007.8.3)

88.이용자부담금
(구통단지개발촉진법)

삭제(2007.8.3)

89. 손해배상보장 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37조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

업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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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관광진흥부가금 삭제(200312.31)

91.소음부담금 항공법 제109조

92.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삭제(200312.31)

93.수산자원조성금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94. 어장정화 정비 실

시 부담금
삭제(2006.12.28)

95.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96.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해양환경관

리공단 방제

조치규정

해양환경관

리공단 정관

97.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고시 제2008 
-24호(2008
년도 대체산

림자원조성

비의 단위면

적당 금액)

98.임산물수입이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시 제2006 
-57호 (임산
물시장접근

물량양허관

세추천및수

입관리요령)

99.보안림수익자부담금 삭제(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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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지관리법 제38조

101. 병해충구제예방비
용 분담금

삭제(200312.31)

102.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 
제6호

10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제30
조의3

104.기반시설부담금 삭제(2006.1.11)

105.방송발전기금징수금 방송법 제37조

방송발전기

금 징수에 관

한 규칙

‘08년도 방송
사업자별 방

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106.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항만법 제58조

107. 산지복구하자보수
보증금

산지관리법 42조

108.수익자부담금 삭제(200612.28)

109.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제19조

110.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에관한특별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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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타

111.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

고시 제2004 
-13호(2004. 
4.7), 제2006 
-43호(2006. 
8.23), 제2007 
-36호(2007. 
6.1)

112.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방자치단

체조례

113.기반시설부담금 삭제(2008.3.28)

114.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에관한법률 제3조

115.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방지및복

구에관한법률 제24조

고시 제2006 
-91호 (광해
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징수요령)

116. 지역산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

합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고시 제2008 
-3호(지역신
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

보증재단연

합회에 대한 

금 융 기 관 

출연금 배분

기준)

117.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해양생태계의보전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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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타

118.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

119.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20.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121.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자원순환에관

한법률 제18조

122.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

에관한법률 제4조의7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

과금사무처

리규정

123.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

고시 제2008 
-6호(수산물 
공매납입금

의 부과 징

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124.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해양심층수의개발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40조

125.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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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1.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출연금

- - -

2.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삭제)

- - -

3.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 - -

4.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위한 출연금

-
-

-

5.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

6.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

제 및 징수절차는 내부규

정(금융기관 출연금 관리
기준)으로 운용

7.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 -

8.학교용지부담금
시도조례

에 위임
강제징수(지방세체납처분) 

9.국제교류기여금 - - -

10.농어촌도로 손괴
자부담금(삭제)

11. 소하천소요공사
비예치금

- - -

12.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삭제)

〔표 2〕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등을 규정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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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13. 소하천수익자부
담금(삭제)

14.지방자치단체 공
공시설수익자분담금

이의신청제도

과태료부과

15.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16. 원자력관계사업
자등의 비용부담금

- - -
고시에서 비용환불 및 정

산제도를 규정

17.국외여행자납부금 - -

18.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

19.관광지등 지원시
설이용자분담금

- - -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20.관광지등 지원시
설원인자부담금

- - -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21. 회원제골프장시
설입장료에 대한 부

가금

- - -

22.모금(문화예술진
흥기금)(삭제)

23.농지복구비용
예치금

- - - 예치금반환제도

24.농지보전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결손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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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25.농산물수입이익금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26.쓰레기유발부담금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

제절차규정

27.농산물수입이익금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결손처분제도

28. 농수산물가격안
정기금 납입금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29.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 납입기간연장, 
환급제도

30.축산물수입이익금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31.안전관리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징수위탁

32.공동부담금(삭제)

33. 광물수입 판매

부과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34.전기사용자 부담금 - - -

35.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수입 판매

부과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환급제도, 징수유예제도

36.특정물질(특정물
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업자 수입업자

로부터 징수하는 수

입금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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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37.전력산업기반기
금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38.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건설비용부담금

-
열공급규정에서분할납부, 
연체료제도를 규정

이의신청제도

39. 정보통신진흥기
금 출연금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40.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 개발출연금(삭제)

41.국민건강증진
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납부담보제도

42.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사업비용부담금

- - -

43.배출부과금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
제도, 부과금조정제도

44.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
제도

45.원인자부담금
(수도법)

- - - 강제징수(지방세체납처분)

46.손괴자부담금
(수도법)(삭제)

47.배출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 관한 법률)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
제도, 부과금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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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48.배출부과금(삭제)

49.원상회복예치금 - - -

50.생태계보전협력금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분할납부

재산정제도, 정산제도

51.폐기물부담금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분할납부

52.재활용부과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53.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삭제)

54.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 - - 강제징수(지방세체납처분)

55.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 - - 과태료처분

56. 폐기물처리시설
의 사후관리 이행보

증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57.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58.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 조정제도

59.종말처리시설
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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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60. 협의기준초과부
담금(폐지)

61.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62.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 - - 지방자치단체 조례

63.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 -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64.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 - - 지방자체단체 조례

65.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 -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66.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 - - 지방자체단체 조례

67.사업주부담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재보

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68.장애인고용부담금 - 분할납부제도, 연체금

69. 개발제한구역훼
손부담금

물납제도

70.복구예치금

71.개발부담금 물납제도, 분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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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강제징수(지방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 이의신청제도

73.수익자부담금 - - -

74.원인자부담금
(도로법)

- - -

75.부대공사비용
부담금

- - -

76.손궤자부담금
(삭제)

77. 공공시설관리자
의 비용부담금

78. 도시개발구역밖
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79.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법)(삭제)

80.혼잡통행료 -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과태료처분규정

81.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제도

82.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

83.원인자부담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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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84.이용자부담금
(삭제)

85.과밀부담금
행정심판청구

강제징수(지방세체납처분)

86.시설부담금 - -

87.원인자부담금
(삭제) 

88.이용자부담금
(삭제)

89.손해배상보장사
업분담금

- - -

90. 관광진흥부가금
(삭제)

91.소음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92.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삭제)

93.수산자원조성금 - 직권조정제도, 재산정제도

94.어장정화 정비

실시부담금(삭제)

95.해양환경개선
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조정제도, 분할납부제도

96. 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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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및 분할납부 이

행보증금

-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 환급제도

98.임산물수입이익금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99. 보안림수익자부
담금(삭제)

100.산림복구비용
예치금

- - 분할예치제도

101.병해충구제예방
비용분담금(삭제)

102. 출연금

1 0 3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104.기반시설부담금
(삭제)

105.방송발전기금
징수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106.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 - -

107.산지복구하자보
수보증금

- -

1 0 8 . 수익자부담금
(삭제)

109.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110.총량초과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부 록

112

부담금명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기 타

111.농산물공매납입
금 또는 수익이익금

- - -

112.지하수이용부담금
113.기반시설부담금
(삭제)

114.재건축부담금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물납제도, 분할납부제도
고지 전 심사제도

115.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 직권조정
제도

116.지역신용보증재
단 및 전국신용보증

재단연합회 출연금

- - -

117.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정산제도 

118.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계정출연금

119.부과금 - - -
120.국제빈곤퇴치
기여금

- - -

121.재활용부과금

122.오염총량초과
부과금 -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도,징수유예제
도, 조정제도

123.수산물공매납입
금 또는 수입이익금 

- - -

124.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분할납부제도

125.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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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출연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

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조성  

3.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

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재원 조성

4.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위한 출연금

보건의료 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

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5.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

신용보증기금 재원조성

6.신용보증기금출연금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

용보증기금 재원조성

7.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 계몽등을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협회

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조달

39.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

보화촉진기본법 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 재원조성 

가산제

감면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표 3〕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1. 출연금(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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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02.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

채권정리기금채무의 원활한 상환

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

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

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

적자금상환기금 재원조성

116. 지역신용보증재
단및전국신용보증재

단연합회 출연금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

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

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신용보증재

단 재원조성

118.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계정출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

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

여 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계정 재원조성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1.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장이 500미터이
상이거나 공사에 6월이상 소요되
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

가 큰 경우에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

23.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해

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

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을 예치

예치금반환제

49.원상회복예치금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

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

한 비용을 예치

2. 예치금(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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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70.복구예치금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

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

요한 비용을 예치

100.산림복구비용
예치금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

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재해방지 또

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감면제

분할예치제

3. 분담금(4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4.지방자치단체공공
시설수익자분담금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

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

이의신청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과태료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규정

19.관광지등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분담

89.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와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징수 

96.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배치의무자가 기름 등의 유출사고

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

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

는 방제분담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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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25.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일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

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

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27.농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

입하는 자중 일정 품목을 수입하

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

이익금을 징수

결손처분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4. 보증금(3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55.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

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

여 발생되는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이행보증

과태료처분

56.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

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

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

감면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07. 산지복구하자보
수보증금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

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

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

자보수보증금을 예치

감면제

5. 이익금(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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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30.축산물수입이익금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일정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98.임산물수입이익금

임산물 중 일정 임산물을 수입하

는 자에 대하여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6. 납입금(3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28.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 납입금

WTO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

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자에

게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을 농산물가

격안정기금에 납입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11. 농산물공매납입
금 또는 수익이익금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

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양허관세

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

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

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

서 수입이익금을 징수

123. 수산물공매납입
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

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양허관세

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

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

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

서 수입이익금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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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부금(2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7.국외여행자납부금

관광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

국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

감면제

18.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

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가산제

분할납부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8. 협력금(2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50.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

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

금을 징수

가산제/감면제
분할납부제/재산정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17.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

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

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

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

가산제/감면제
정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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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여금(3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9.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

권을 발급받는 자등으로부터 징수

103. 예금보험기금채
권상환특별기여금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

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

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

가산제

감면제

120.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

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일

정 금액을 징수

10. 조성금(1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93.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

감면제 

재산정제/직권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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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성비(2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29.대체초지조성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초지조성비를 징수

감면제 

신고납입제/환급제

97.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다
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산

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

에 드는 비용을 징수

감면제

분할납부제 

환급제

강제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12. 부가금(1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21.회원제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부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골

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징수

13. 징수금(2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36.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조성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특정
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

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환급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05.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방송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상

파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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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33.광물수입 판매

부과금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35.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수입 판매부과금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

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

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국
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

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

자에게 징수

가산제

환급제

징수유예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43.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

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

업자와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감면제
징수유예제/분할납
부제부과금조정제도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47.배출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
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

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사업자 또는 허가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감면제
징수유예제/분할납
부제 부과금조정제도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14. 통행료(1개)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80.혼잡통행료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

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에서 과태료처분

15. 부과금(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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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52.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

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

액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61.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

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분할납부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63.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

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분할납부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65.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

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분할납부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119.부과금
(영화및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징수 

121.재활용부과금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

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

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전

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나 공

제조합에 징수

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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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22.오염총량초과
부과금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감면제
조정제도

징수유예제/분할납부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8.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

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 조례

15.원자력연구개발사
업비용부담금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6.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허

가 지정 승인 등록 또는 교육훈

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징수

고시에서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규정

20.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

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

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관할자치단체장에

게 징수위탁

16. 부담금(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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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24.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
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
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
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는 자 및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

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징수

감면제

분할납부제/결손처분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처납처분)

26.쓰레기유발부담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일정 품

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

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

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서 구제절차를 규정

31.안전관리부담금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

선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나 석유

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

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액화
석유가스나 액화천연가스를 수입

하는 자에게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34.전기사용자 부담금
전기 내선시설의 공사비를 전기사

용자에게 징수

37.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

산업의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

요금의 일정 범위안에서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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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38.집단에너지공급시
설 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시설의 건

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

용자에게 징수

가산제

이의신청

열공급규정에서 분

할납부, 연체료제도
를 규정

41.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 20개비당 일정 금액의 부담
금을 징수

가산제

납부담보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42.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사업비용부담금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

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

구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

입자에게 징수

44.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

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
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

업자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징수유예제/분할납부제

45.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

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

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

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징수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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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51.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특정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 

중 일정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리에 드는 비용을 징수

가산/감면제
분할납부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54.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양 이상

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일정 타공사 또는 공
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

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할 자에게 징수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57.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공공수역으로부터 취

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

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징수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58.환경개선부담금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

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가산제/감면제
조정제도

분할납부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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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종말처리시설부담금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

치 운영 부담금을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62.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징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64.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징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66.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과 수

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징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67.사업주부담금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

업주로부터 징수

가산제/감면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

하여 징수

68.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징수

가산제/감면제
분할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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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

은 자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이의신청제

물납제도

71.개발부담금
일정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

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

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징수

가산제/감면제
행정심판청구

물납제/분할납부제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하여 대도시권중 일정 대도

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이의신청제

분할납부제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73.수익자부담금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 그 수

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

74.원인자부담금
(도로법)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75.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

사의 비용을 허가에 특별한 조건

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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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행정청인 시행자 외의 자가 설

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

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

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징수 

78.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

가설치비용 부담금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반시설을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비용부담계획이 포함

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설치 비용을 징수

81.교통유발부담금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

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부
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

하여 징수

가산제/감면제
분할납부제

82.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로 공원 녹지 기타 공공시설

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시

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존치시설물

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

에게 징수

감면제

85.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서 일정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

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
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징수 

가산제/감면제
행정심판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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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시설부담금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

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

의 범위에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

는 자에게 징수

감면제

91.소음부담금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소음

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인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

유자등에 대하여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95.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

출하는 행위, 선박 또는 해양시설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

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

여 징수

가산제

조정제/분할납부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06. 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를 하거나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공사나 행위에 따른 항만시설의 

보수비용이나 유지비용 및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징수

109.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

요하게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

에게 징수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표 3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131

부담금명 징수목적 비  고

110.총량초과부담금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받은 배

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112.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

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

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에게 징수 

지방자치단체조례

강제징수

(지방세체납처분)

114.재건축부담금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에

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징수

가산제

고지전심사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물납제/분할납부제

115.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분할납부제/직권조정제

124.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
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

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

가산제

분할납부제

125.사용후 핵연료관
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

전사업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

정하여 징수

가산제

강제징수

(국세체납처분)


